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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조직 규모가 조직 분권화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나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증

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조직 규모와 집권화-분권화 차원의 관료제적 조직 구조의 관

계가 예외적인 패턴을 보이는지를 살펴보고, 나아가 여러 행정개혁 프로그램에서 동시적으로 강조

되는 조직의 규모 축소요청과 조직 분권화 수준 강화 요청이 내적 취약성을 지니는 정책 요구가

아닌지를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2011년도, 2012년도 2년간 우리나라 공공 기관을 대상으로 한 자

료를 바탕으로 결합회귀모형을 주요한 분석 모델로 삼아 분석을 실시하였고 또한 데이터 특수성을

감안하여 추가적으로 고정효과모형 분석을 실시하여 논의를 보충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조직

규모가 커질수록 조직 분권화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목격 되었으며 조직 규모의 축소가 조직 집권

화 현상을 동반하게 된다는 이 같은 결과는 특히 우리나라 공공기관에 요구되는 조직 규모 축소와

분권화 강화라는 두 가지 동시적 정책 요청은 조직에 구조적으로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음을 시사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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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현대의 대부분 대규모 조직들은 관료제적 조직구조를 갖고 있다. Max Weber 

(1947)가 지적한 관료제적 특징들인 문서화된 규칙에 근거한 업무 수행, 전문화

와 노동분업, 직위와 직위보유자의 공식적 분리 등은 오늘날 대규모 조직에서 흔

히 목격되는 현상들이다. 대규모 조직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는 이유에 대

해 Weber는 관료제적 조직은 그렇지 않은 조직에 비해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이

며, 예측가능하고, 궁극적으로 더 합리적인 조직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지

적한 바 있다. 관료제적 조직구조는 효율성과 합리성으로 이끌고, 이 효율성과 

합리성은 다시 조직규모의 성장을 불러온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조직규모와 관료

제적 조직구조는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두 가지 현상인가? 더 구체적으

로 표현하자면, 다른 조건들이 동일한 경우 대규모 조직들은 소규모 조직에 비해 

공식화, 표준화, 집권화 등 관료제 조직구조의 구체적 차원들에 있어서 일반적으

로 더 높은 수준을 갖고 있는가? 

본 연구는 위의 질문과 관련하여 논의되어 왔던 대규모의 관료제 조직이 보

이는 하나의 역설적 혹은 예외적 현상에 대하여 한국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

증적 증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20세기 중반 이후 일부 조직연구자들은 앞서 제기

된 질문에 대해 흥미로운 답변을 제시하였는데, 조직규모와 관료제적 조직구조의 

관계는 적어도 집권화-분권화의 차원에 있어서는 예외적인 패턴을 보인다는 것이

었다. 예컨대 Hage and Aiken(1967)의 기념비적 연구에 의하면  대규모 조직일수

록 더 많은 분권화 경향을 보였으며, 이러한 발견은 비교적 최근에 진행된 여러 

연구에 있어서도 지지되고 있다(예를 들면 Daft and Becker, 1980; Bluedorn, 1993). 

이것은 조직규모의 확대에 따른 관료제적 특성 강화라는 일반적 통념과 배치되

는 발견으로서, Weber 이래로 견지되어 온 대규모 관료제적 조직의 전형적 이미

지를 (적어도 부분적으로) 뒤집는 연구결과가 아닐 수 없다. 

Weber가 이념형적으로 묘사한 이상적인 관료제적 조직에서는 위계적 권한배

분의 정점에 위치한 상급자가 완벽한 의사결정권을 행사함으로써 조직에서 일어

나는 모든 일에 대한 통제를 완성하며, 이를 바탕으로 효율성과 책무성의 동시적 

달성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연구자들에 의하면 실제 대규모 조직에

서는 상위 의사결정자에게 필요한 정보량과 업무량의 과잉(overload)이 심각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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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Weber식 조직구조에 입각한 집권적 의사결정은 현실적 장벽에 부딪힌

다. 과거 대규모 관료제적 조직구조가 갖는 다양한 병리적 현상에 대해 Parkinson 

(1957) 등 숱한 이들이 비판하였지만 만약 대규모 관료제적 조직일수록 분권화가 

촉진된다면 이는 전통적 고정관념을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뒤집는 관료제의 역

설(paradox of bureaucracy)을 의미할 수 있다(Daft, 1998; 2010).  

이러한 발견과 함의에도 불구하고 공공조직의 관료제적 특성에 관한 실천적 

혹은 심지어 학술적 논의에서 조차 많은 공공조직 전문가들과 정책결정자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오지 않았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공공

조직의 관료제적 특징을 비판한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가 제시하고 

있는 행정개혁 프로그램들이다. 일반적으로 국내외의 신공공관리 지지자들은 공

공조직의 규모 축소(downsizing)와 분권화(decentralization)를 동시에 추구되어야 할 

행정개혁 프로그램으로 강조하여 왔다. 만약 Hage and Aiken(1967)의 선구적 연구

와 이어진 후속 연구에서의 발견이 갖는 타당성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신공공관

리 지지자들의 조직규모 및 조직구조에 관한 공공조직 혁신프로그램은 내적 정

합성이 취약해진다. 왜냐하면 조직규모의 축소가 분권화를 촉진시키는 것이 아니

라 오히려 저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역시 1990년대 

외환위기 이후 다양한 신공공관리적 개혁의 대상이 되어 왔고, 박근혜 정부 등장 

이후에도 이른바 ‘방만경영’의 타파를 목표로 하는 효율 지향적 공공기관 개혁이 

중요한 정책의제로 제기된 상황이므로 이 같은 문제의식이 갖는 적실성은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학술적 및 실천적 배경에 입각하여 이 연구에서는 총 173개의 우리나

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직규모와 분권화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두 현상 간의 관계에 관한 외국의 연구가 20세기 중반부터 시작

된 것에 비하여 우리나라에서 유사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므로 본 

연구는 조직구조 연구의 고전적이자 핵심적인 명제에 대한 우리나라 맥락에서의 

증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에서 전개될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조직규모와 관료제적 조직구조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하고, 특히 조직규모가 조직 분권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의 결

과를 살펴본 후에 연구설계와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어서 실증분석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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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낸 발견들을 제시한 후 그 학술적, 실천적 의미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다. 

Ⅱ. 이론적 논의

1. 조직 규모와 조직 구조의 관계 

조직 구조는 조직 환경, 조직기술 및 과제, 전략적 선택 등 수많은 요인에 의

해 영향을 받는다(Rainey, 2009). 하지만 이러한 요인들 중에서도 초기부터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요인은 조직규모로 이 같은 조직구조 영향요인으로서 조직규

모에 대한 관심은 20세기 중반 이후 본격화되었고,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조직규

모가 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양한 발견이 이루어졌다(예를 들면, Pugh, 

Hickson, and Hinnings, 1969; Kalleberg, Knoke, Marsden & Spaeth, 1996). 다음에서 

조직 규모와 조직 구조에 관한 이제까지의 논의를 2가지 차원에서 간략히 살펴

보도록 하겠다. 

우선 첫 번째로 조직 규모가 조직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논의에 관

해 살펴볼 수 있는데, 조직 규모가 조직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입장을 견

지하는 Peter M. Blau(1970)에 의하면 조직 규모의 확대는 직접적으로는 조직 내

에서 동일하고 유사한 업무가 증가시켜 감독과 행정의 단순화를 가져오며 관리 

계층의 통솔의 범위를 확장시키게 되고, 조직 규모 대비 관리 계층의 비율이 줄

어드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된다. 그러나 또 반대로 조직 규모의 확대는 관리 계층

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는 간접적인 효과 역시 가져오게 되는데 새로운 업무의 

생성 등으로 인한 조정의 어려움과 조정 문제의 양적 증가는 조직에 더 많은 관

리 계층을 요구하는 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결과적으로는 조직 확대가 가져오

는 간접적인 영향의 크기가 직접적인 영향의 크기를 압도하면서 조직 규모의 변

화는 조직 구조에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Aston Group으로 분류되는 Dereck S. Pugh et al(1968) 역시 영국의 Birmingham 

지역 52개 조직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조직 규모를 포함한 변수들이 실제로 

조직의 구조와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확인했으며, 1969년 연구에서도 

규모를 포함한 상황 변수들이 조직 구조 변수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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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들은 조직 규모의 확대는 조직 설계의 확

대 및 권한의 집중 감소 등을 가져오는 등 조직 구조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 외에도 조직 규모가 조직 구조에 실제

로 영향을 미친다는 다양한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는데 Mahoney et al.(1972)의 

경우 조직 관리는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면서 유연성, 권한 위임의 범위, 절

차와 결과에 대한 강조점 등이 조직 규모에 따라 달라짐을 확인하고 있다. Child 

& Mansfield(1972) 역시 조직 규모가 확대될수록 조직 전문성과 공식성 등이 높

아지고, 조직의 집권성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면서 조직 규모가 조직 구조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 밝히면서 조직 규모의 확대는 조직을 세분화시키고 규칙과 서

류가 증가시키며 계서제(hierarchy)를 확대시켜 의사결정은 점차 분권적으로 이루

어지게 됨을 확인하고 있다. 이 같은 이론적 논의들을 살펴보면 조직 규모는 실

제로 조직 분권화 수준을 포함한 조직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직 규모가 조직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논의에서 위와 같

은 추론과는 반대로 조직 규모가 조직 구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적

은 영향을 준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연구들 역시 존재한다. Agyris(1972)의 경우 

공공조직은 예산 제약, 한정된 지리적 경계, 구성원 규모의 선제적 결정 등의 특

징을 지니고 주로 규제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하면서 조직 규모가 구조와 

관련을 지닐 수는 있으나 조직 규모가 조직 구조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Aldrich(1972)의 경우 Aston Group의 연구 데이터 분석을 통

해 조직 규모가 아닌 기술이 조직 구조를 결정하고 구조가 조직 규모를 결정한

다고 보면서, 복잡성 및 공식성이 높은 조직은 구조화가 덜 된 조직에 비해서 더 

많은 인원을 고용하게 되는 결과에 의해 조직 규모가 커진다고 보았다. 

조직 규모가 조직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지 않는 대표

적인 연구는  기업조직, 정부조직, 종교조직, 교육조직 등 75개 조직을 대상으로 

한 Hall, Hass & Johnson(1967)의 연구이다. 연구를 결과 조직 규모와 조직 구조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우가 존재하기는 하나 충분히 많은 일탈적 경우

들을 통해 대규모 조직이 반드시 소규모 조직에 비해 복잡성을 지닌다는 가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볼 수 있다고 보며 두 변수들이 상관관계가 없다고 단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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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없으나, 복잡성과 공식성이 조직 규모로부터 도출되는 것은 아니라고 결론

내리고 있다. 이처럼 조직 규모와 조직 구조 관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많은 

논쟁이 존재하며 실제로 조직 내 기능이나 활동의 증가 혹은 감소가 불러온 조

직 규모의 변화는 그 자체로 조직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조직 규모와 조직 구조에 관한 두 번째 차원의 논의는 조직 규모가 조직 구

조를 결정하는지 아니면 조직 구조가 조직 규모를 결정하는지에 관한 논의이다. 

Kimberly(1976)는 조직 규모와 조직 구조에 관한 80여개의 연구 중 60%의 연구가 

조직 규모가 조직 구조의 결정 요인인지 결과인지에 대한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

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시계열 연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을 바탕으로 Meyer(1972)의 경우 기

존의 연구들에서 나타나는 조직 규모와 조직 구조 관계는 인과관계를 의미하지

는 않는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시계열 분석을 통해서 조직 구조가 조직 규모에 

영향을 미친다는 역가설(counter-hypothesis)을 제거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미국 도시, 자치주, 국무부 내 부처 등 194개 조직들을 대상으로 1966년과 1971

년을 비교하는 시계열 연구를 통해 조직 규모가 조직 구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혀 조직 규모가 조직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작용하며 반대 

방향의 인과 관계는 성립하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조직 규모를 통제하는 

경우 다른 변수들이 조직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사라지는 것을 밝히면서 조직 

규모가 조직 구조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Kimberly(1976)는 규모의 인과적 지위를 분석한 대부분의 연구가 조직 

규모를 외생 변수로 두어 규모가 다른 변수들의 원인이 되는 변수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규모에 대한 인과 방향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점차 

일반화 되면서 조직 규모 변수가 선행 변수로 사용된다는 지배적 입장(Kimberly, 

1976)과 조직 규모가 조직 구조에 단방향적인 관계를 형성함을 밝히고 있는 논의

(Meyer, 1972)를 바탕으로 조직 규모를 조직 구조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

수로 두고 연구 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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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 분권화의 개념

본 연구의 주요 관심대상은 조직구조의 여러 차원 중에서도 특히 집권화-분

권화의 차원에 미치는 조직규모의 영향이다. 조직 분권화(decentralization) 혹은 집

권화(centalization)는 조직 내 자원, 권한 및 권력의 배분 형태를 지칭한다

(Mintzberg, 1979). 조직 내 분권화 수준의 강화는 조직 상층의 업무를 감소시킴으

로써 최고 관리자들이 좀 더 중요하고 높은 차원의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만드는 

동시에 조직 구성원들의 참여와 협조 등을 통해 조직 내 의사 전달 기능을 개선 

가능하게 하여 조직에 긍정적 태도를 지니게 만들 수 있는 특징을 가져온다. 또

한 조직 내부적으로는 의사결정시간을 단축시켜 신속하고 현실과 현장에 맞는 

업무 처리 환경을 조성하며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성을 높일 수 있는 장

점이 있으나 그와는 반대로 중앙의 지휘 감독이 약화시키고 조직 기능이나 업무

의 중복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 역시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오석홍, 2011; 유종

해, 2000; Peter M. Blau & Rochard A. Schoenherr, 1971; 이창원 외, 1996; 김인수, 

1991; Richard L. Daft, 1998).

집권화와 분권화는 조직 내에서 최고 관리자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수준 

즉, 권력 배분의 연장선상에 놓인 상대적인 개념으로(Hage & Aiken, 1967) 특정 

권한, 지위, 의사결정권 등의 집중 혹은 분산, 위임의 수준에 따라 명확하게 판단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권한이 조직 하층에 많이 위임될수록 다시 

말해 조직의 운영이나 기능에 대한 의사 결정을 조직 하부에서 재량적으로 결정

할수록 분권화 수준이 높은 조직 구조로 볼 수 있으며, 조직 상층에 많은 권한이 

집중되고 의사결정 과정을 통제되어 조직 하위단위들이 재량권을 거의 지니지 

못하는 경우, 조직 하부에서 의사결정에 대해 상위 계층으로부터 조회를 받거나 

의사결정 결과를 상위층에 보고해야 하는 제약이 많을수록 집권화 수준이 높은 

조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직 계층의 상하 간 권한 분배를 기준으로 

하는 접근법은 조직 계층 내에서 의사결정 이루어지는 위치를 규명하는 것이 핵

심이며(김호섭, 2001), 따라서 조직 분권화 수준은 의사결정 권리가 어느 정도 위

임되어 있는가를 통해 판단될 수 있다(이창원, 최창현, 1996). 이 같은 입장에서 

보면 집권화와 분권화는 의사결정 권한 배분에 관한 상대적인 문제로 조직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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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복잡하고 업무가 증가할수록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분권화 수준을 강화하는 

요청이 높아질 수는 있으나 분권화 강화 그 자체가 반드시 모든 조직에 적합한 

요구라고 단언하기 힘들며 조직 의사결정 권한에 적합한 구조 형태에 대한 검토

가 필요하다. 

조직 분권화에 관한 검토와 분석의 필요성은 분권화 개념이 그 동안 많은 조

직 연구에서 주요한 연구 주제로 다루어져 오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나타난다. 그

러나 대부분 조직 행태 연구들과 연관되어 분석되어 왔으며 특히 많은 연구에서 

분권화 변수는 종속변수인 조직 행태 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설명변수로 사용되

어져 왔다. 이같은 특성을 지니는 여러 연구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분권화가 구

성원 자율성과 직무만족에 직접적 영향을 주어 구성원의 고객 지향성을 제고하

는데 간접적으로 기여하며 집권적 구조는 조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김호섭(2001)의 연구, 집권화 등 조직 변수들을 매개변수로 삼아 환경의 

권위주의 행태에 대한 영향을 검증하는 이환범, 이수창, 박세정(2005)의 연구, 복

잡성, 집권화, 공식화가 직무 만족과 조직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히고 있

는 주효진(2004)의 연구 등 분권화와 관련된 수많은 연구들은 이처럼 분권화 그 

자체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분권화를 조직 행태를 설명하기 위한 설명변수로 주

변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조직 행태 측정을 하기 위한 이 같은 연구들 이외에도 조직 분권화와 관련해 

조직 구조적 변수들만을 분석하여 연구하는 경우도 드물게 존재하기도 하나, 이 

경우 역시 분석 수준은 주로 조직 구조 변수간의 상관성을 밝히는 등에 그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같은 조직 구조 변수 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분석 연구들

은 이후 조직 분권화에 미치는 조직 구조 변수들을 통제하기 위한 선행 연구들

로 활용될 수 있었다. Jerald Hage & Michael Aiken(1967)는 조직 분권화와 조직 

공식성 및 조직 복잡성 간의 관계를 16개의 사회복지기관들과 의료기관들을 대

상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 조직이 높은 복잡성과, 낮은 공식성을 지니는 경우 조

직 분권화 경향을 나타나는 것을 경험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Peter M. Blau, Wolf 

V. Heydebrand & Robert E. Stauffer(1966)의 경우는 미국 156개 공공 인사 기관들

을 대상으로 관료제적 조직 구성 요인 간 상관 관계에 관한 분석을 실시한 그 

결과 집권적 조직은 복잡성이 낮은 구조와 적합성이 높다는 사실을 추론해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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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그러나 조직 구조적 실태에 관한 이 같은 기존 연구들, 조직 구조 변수 간 상

관관계를 분석하는데 그치는 이러한 연구들의 경우 조직 구조 측면의 분석을 하

고 있다고는 하지만 주로 구조 개념의 전형적 구성 요소를 가지고 행정 조직을 

파악하는데 그쳐 기여하는 바가 크지는 않다(김호섭, 2001)는 점에서 여전히 한

계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조직 구조변수들이 서로 보편적 선형적 관계에 있다고 

단언하기도 어려우며 연구들의 분석 대상의 특수성, 단일성 등으로 인해 그 결과

를 다른 조직들로 확대하여 일반화하기도 사실상 어렵다. 나아가 설사 그 결과를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조직 구조 변수간의 상관 분석 자체는 실질적인 조직 구

조 설계에 대해 정책적 차원에서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하거나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조직 구조 변수 간의 관계만을 바탕으로 조직의 분권화 구조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구조의 설계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3. 조직 규모와 조직 분권화의 관계 

이상에서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에서는 조직 규모와 조직 분권화에 관계에 초

점을 맞춘 선행연구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영국의 제조업체

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연구에서는 규모를 구조 결정의 주된 상황 변수로 파악

해 규모가 커질수록 권한의 집중화는 감퇴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증명하는 

Dereck S. Pugh et al (1968; 1969)의 연구는 조직 규모의 확대는 공식성, 표준화, 

복잡성, 분권성의 확대를 가져오고 있음을 시사하며 양의 방향성을 시사하고 있

다. 이는 조직 규모와 관료제적 조직 구조 관계가 일반적 통념과 배치되는 방향

을 나타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으며 여러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실제로 

규모와 분권화의 양의 관계가 나타나는지를 검토해볼 필요성이 드러나는 부분이

다. 

그러나 조직 규모가 조직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실증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실제로 양의 방향성을 반박하는 입장 즉, 조직 규모와 관료제적 조직 

구조에 관한 기존의 입장인 규모 확대의 결과가 집권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

타나는 결과 역시 여러 연구들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Peter M. Blau, Wolf 

V. Heydebrand & Robert E. Stauffer(1966)의 경우 조직 내 복잡성 증가에 따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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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되는 조직 규모 확대는 오히려 집권화를 강화시키는 경향을 지닐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국내 연구에서도 이 같은 결과를 찾아볼 수 있는데 Lee(1975)의 

경우 경제관련 부처 882명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분석

한 결과 조직 규모가 집권화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발견하였으며 유종해, 

안희남(1996)의 공공조직과 민간 조직 종사자 540명을 설문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도 마찬가지로 규모가 클수록 집권화 수준이 높아질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상반되는 연구 결과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론적으로 조직 규모와 조직 분

권화는 서로 양의 상관관계를 지니게 된다는 입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조직 

규모와 관료제적 조직 구조의 일반적 인식과는 배치되는 입장이다. Robbins(1983)

의 경우 작은 조직에서는 관리자층이 집권적 의사결정을 지속하면서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나 규모가 확대는 결과적으로 이러한 관리 방식을 고수하기 힘들게 

만들어 조직의 분권화를 가져오는 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Hall 

(1977) 역시 조직 상층부가 대규모 조직을 모두 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며 개인이 이해하고 감당할 수 있는 업무 수준을 넘어서면 불가피한 위임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입장 하에서 조직 규모가 필연적으로 조직 분

권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 원인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Peter M. Blau & Richard A. Schoenherr(1971)의 연구를 통해 좀 더 살펴볼 수 있

다.

미국 주정부의 고용 안정국들과 그 하부 조직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Blau & Schoenherr(1971)는 조직 규모의 확대는 분권화에 서로 상충되는 영향을 

미치는 현상 즉, 조직 규모의 확대가 분권화 수준을 저해하는 동시에 촉진하는 

현상을 발견하게 된다. 조직 규모의 확대는 업무 증대와 조직 운영의 확대를 가

져와 관리 계층에게 조직 관리 능력 상실과 책임의 위임 등의 경우 초래되는 의

사결정의 위험 부담을 증가시키게 되며, 이 때 의사결정의 중요성 증대는 하부로

의 권한의 위임을 꺼리게 만들어 조직 내 의사결정이 집권화 되는 현상을 가져

오게 된다. 이와 동시에 조직 규모의 확대는 관리 계층의 조직 관리와 관련한 업

무량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한 의사결정 수의 증대는 관리 계층에게 업무 과중을 

가져와 증가하는 업무와 책임의 일부를 위임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적 압력을 

형성하여 자연스럽게 조직의 분권화 수준을 높이게 된다. 상충되는 두 현상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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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실증적 분석 결과, 결국에는 구조적 위임의 압력 증가로 인해 분권화가 

촉진되는 간접 효과가 분권화를 저해하는 직접 효과를 상쇄시킬 만큼 크게 나타

나면서 조직 규모의 확대가 분권화 수준을 강화시키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조직규모가 커질수록 조직 분권

화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반대의 결과를 제시하

는 선행연구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연구 설계와 표본,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

하였을 때 보다 타당성이 높은 예측은 규모 확대가 분권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칠 것이라고 가정하고자 한다. 후술하겠지만 본 연구에서 조직규모는 구성원수와 

자산의 두 가지 지표로 측정되었으므로, 세부가설은 아래와 같이 두 지표에 대해 

각각 별도로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조직규모가클수록조직분권화수준이높을것이다

가설 (1) :조직구성원수가많을수록조직분권화수준이높을것이다.

가설 (2) :조직자산이클수록조직분권화수준이높을것이다.

Ⅲ. 연구 설계와 방법

1. 연구 대상과 자료의 수집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우리나라 공공기관이며 이 때 공공기관은 2007년 제

정·공표되어 2013년 현재 적용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기초

로 그 범위를 한정하였다. 기획 재정부의 관리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시장형 공

기업 14개, 준시장형 공기업 16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7개, 위탁집행형 준정

부기관 90개 등 총 117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년간의 자료

를 수집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정부의 경

영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주무 부처의 감사만을 통한 평가가 이루어져 있어 그 

외 공공기관과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관계로 이를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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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 ALl public information In One)에 업로드된 경영공시를 통해 이루어졌다. 또한 

조직 분권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중간관리자층의 최종결재처리 건수, 

최고관리자층의 결재처리 건수에 대한 자료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에 

업로드 된 공공기관의 각 기관별 경영실적보고서(본보고서)를 통해 추출 되었다.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종속 변수를 포함해 독립변수, 통제변수 중 적어도 한 변

수라도 누락이 되어 있는 경우 그 대상 공공기관은 제외하고 데이터를 입력하였

다. 따라서 정보 수집을 위해 설정한 전체 117개 대상 기관 중 총 23개 기관이 

제외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2011년

과 2012년 총 173개 조직(2011년 94개 기관, 2012년 79개 기관)이 분석되었다.1) 

2. 변수의 측정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인 조직 규모를 조직 구성원 수와 조직 자산 2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이들이 종속변수인 조직 분권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조직 유형을 법률에 따른 조직 유형과 정책수단에 따른 조직 유형 2가

지 차원으로 나누어 통제하는 동시에 조직 연령을 통한 조직 학습, 부성화, 계층

수와 업무수행장소 3가지 차원의 조직 복잡성, 재정의존도를 통한 조직 공공성 

등을 각각 통제하였다.

1)종속변수

본 연구에서는 공공 조직 내 의사결정 권리가 어느 정도 위임되어 있는지를 

분권화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두고 조직 분권화를 집권화와 연장선상에 놓

인 상대적인 개념으로(Hage & Aiken, 1969) 삼았다. 집권화 여부를 측정하는데 

있어 업무의 자율성 수준을 측정하는 경우도 있으며(Iverson & Roy, 1994), 

Robbins(1983)의 경우 최고 관리자층이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수집에 직접 참여

하는 정도 혹은 의사결정 실행을 직접 통제하는 정도 등을 측정하기도 한다. 이

1) 2011년 혹은 2012년 단년도 측정 가능한 기관들은 누락시키지 않고, 본 연구 데이터에 포함

시켰다. 



관료제의역설혹은예외:조직규모와분권화 99

를 통해 보면 조직 내 관리자들이 의사결정 과정을 통제하는 정도를 집권화 측

정 방법으로 삼을 수 있으며(Robbins, 1983) 집권화 수준은 의사결정 권한의 위

치, 즉 조직 내 결재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를 통해 측정될 수도 있다(Rainey, 

2009). 대부분의 조직 내에서 공식적 의사결정에 대한 통제는 결재를 통해 이루

어지고 있고, 어떤 계층에서 의사결정이 통제되고 있는가는 조직 내 관리자층의 

결재 위치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공공기관 조

직 내 공식적 의사 결정 역시 결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어떤 계

층에서 의사결정의 최종 통제가 이루어지는지 즉, 최종 결재가 어떤 계층에서 이

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각 계층별 전결권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각 공공기관의「경영실

적보고서(본보고서)」에 나타난 연도별 최종결재 처리건수를 활용하였다. 일반적

으로 최고 관리자층은 사장, 부사장, 이사장, 상임이사 등으로 구분되며 공공기관

의 중간 관리자층 이하는 부장, 실장, 처장, 팀장 등으로 구분된다. 전체 최종 결

재 처리 건수는 중간 관리자층 이하의 최종 결재 처리 건수와 최고 관리자층의 

최종 결재 처리 건수의 합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 분권화 수준을 전

체 최종 결재 처리 건수 대비 중간 관리자층 이하의 최종결재 처리 건수 비율을 

백분율로 조작화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2)독립변수

독립변수인 조직 규모를 측정하기 위하여 조직 구조에 관한 대부분 연구들이 

조직 규모를 조직 구성원 수로 조작화해 측정하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Kimberly, 1976) - 예를 들어 National Organizations Study(NOS)와 Blau & Schoenherr 

(1971)의 경우에도 조직의 규모를 조직 내 근로자들의 수로 측정하고 있다 - 본 

연구에서도 조직 규모를 구성원 수를 통해 측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조직 구성

원 수만으로는 조직 규모를 명확하게 측정해내는데 한계가 있으며 이에 따라 조

직의 재정적 자원, 사업 규모, 사업체 규모, 생산물의 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

직 규모를 측정하고자 하는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 조직 규모를 몇 가지 차원

으로 구분해 설명하고자 하는 Kimberly(1976)의 노력에 따라 조직의 가용 일반적

으로 조직의 부 혹은 자산으로 측정되는 재량자원(Discretionary resources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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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an organization)의 개념을 도입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를 공공기관의 자산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조직 자산 경우 고유 사업 계정과 기금 계정을 모두 고려해 

반영하고자 하였다. 또한 Kimberly(1976)의 연구에서는 조직 규모 연구에서 로그

를 사용해 조작화 하는 방법이 점차 일반화 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본 연

구에서도 조직 인원수와 자산의 분산 크기를 줄여주기 위해 자연 로그(ln)로 치

환해 조직 규모의 척도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획재정부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개된 경영공시를 통해 조직 규모 자료를 구

하였으며, 조직 구성원 수와 조직 자산의 값을 자연로그로 치환하여 분석을 실시

하고자 한다. 이때 조직 자산은 고유 사업 계정과 기금 계정을 모두 고려해 반영

하였다. 

3)통제변수

본 연구에서 활용된 모든 통제변수의 데이터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

보 공개시스템에 공개된 경영공시를 통해 구했다. 통제변수로 활용된 조직 유형

의 경우 분류에 따라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통제 매커니즘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Moe, 2001)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고려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 

공공기관들의 법률적 유형 구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5

조 제 1항과 제 2항에 따라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

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구분하였으며 분석에서는 각각을 더미변수로 

활용하여 처리하였다. 이는 나아가 공공기관의 설립에 관한 근거 법, 재정 운영

에 관한 법 등에 기반하여 운영되는 각 공공기관의 조직 내 공공성과 자율성에 

관한 법적 지위를 반영할 수 있어 각 공공기관들의 법적 근거 요인들을 통제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Hood(1986)의 연구를 통해 조직의 정책 도구에 따

라 조직의 역할, 기능, 조직 구조 등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이 입장을 

바탕으로 정책 수단에 따른 조직 유형 구분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책 수

단에 따른 조직 유형은 알리오 시스템 상에 공시된 조직 설립 목적, 주요 기능과 

역할에 가장 부합하는 정책 수단에 대한 판단을 실시하여 규제기관, 생산기관, 

전달기관, 정보배포기관으로 구분하였으며, 분석에서는 이들을 각각 더미변수 처

리하여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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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나이에 따라 조직 구조의 특성이 달라지게 된다는 Quinn & Cameron 

(1983)의 조직수명주기(Organizational Life Cycle) 이론을 통해 조직 학습 역시 본 

분석에서 통제되고 있다. 초기 형성단계, 성숙단계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조직은 

구조적 학습을 통해 조직 내 분권화, 공식화, 복잡성 등의 수준을 변화시키게 된

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조직의 설립 근거인 법률상 근거에 기반해 공공조직의 연

령을 측정하여 각 조직의 연혁의 시작 시점으로부터 현재시점, 즉 본 연구의 관

찰 시점인 2011년과 2012년까지를 조직 학습으로 조작화 하여 통제하였다.

조직 복잡성(complexity)은 조직 내 분화의 정도를 의미하는 주요한 조직 구조 

변수이다(Robbins, 1983). 본 연구에서는 복잡성이 높고 공식성이 낮을수록 구조

가 분권화되는 경향이 추론할 수 있다고 보면서, 조직 복잡성과 조직 분권화의 

양의 상관관계 가능성을 언급하는(Jerald Hage & Michael Aiken, 1967) 입장 등을 

바탕으로 조직 복잡성이 분권화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의 가능성을 통제하고자 하

였다. Hall(1991)에 따르면 복잡성은 조직의 수행 업무를 구성원들이 수평적으로 

분할한 수평적 분화(horizontal differentiation), 조직 내 계층의 깊이 즉, 권한의 배

분이 이루어지는 조직 내 계층 수를 의미하는 수직적 분화(vertical differentiation), 

조직의 설비, 구성원 등의 분산 정도를 의미하는 장소적 분산을 의미하는 장소적 

분화(spatial dispersion)로 구성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평적 분화는 부처수로 

측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최고 관리자부터 최하위 계층까지의 계층 수를 계

산하여 수직적 분화를 측정하는 Robbins(1983)과 같이, 각 공공기관의 조직도 상

에 나타난 조직 계층수를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장소적 분화는 지리적으로 분

산되어 있는 업무 수행 장소의 수로 조작화하고자, 각 공공기관 조직도 상에 나

타난 연수원, 연구원, 지역본부, 국내외 지사, 사업소 등을 포함하여 지리적으로 

분산된 업무수행 장소들을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직 공공성은 본 연구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공공기관의 조직의 

특성을 반영해줄 수 있는 주요한 변수로 판단되어 통제 변수에 포함하였다. 공공

기관은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특성이 혼재되어 있는 조직으로 공공성 수준이 

매우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으며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조직의 구조적 특성

이 간과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성이 높을수록 정치적 책임 수준이 높아

지고 조직 구조에서 집권화 경향이 높아지게 되는 현상(Rainey, 1993)을 통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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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규모가 조직 분권화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Perry & 

Rainey(1988)는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financial publicness) 

등으로 조작화한 바, 본 연구에서도 공공성을 공공조직의 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

도로 조작화 하였으며, 특히 공공기관의 재정 의존도는 공공기관의 총 수입 대비 

정부 보조금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측정하였다. 

<표 1> 변수의 측정

구분 변수 조작적 정의

종속
변수

조직 분권화 분권화 수준 전체최종결재처리건수
중간관리자층이하의최종결재처리건수

×

독립
변수

조직 규모
구성원 수  ln조직의임원수직원수

자산  ln조직의자산

통제
변수

조직 유형

법률에 따른 
조직유형

 시장형 공기업준시장형공기업기금관리형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각각더미처리
정책 수단에 

따른 조직유형

 규제기관생산기관전달기관정보배포기관각각더미처리
조직 학습 연령 해당연도설립연도

조직 복잡성

부성화 조직부처수
계층수 조직도상의계층수

업무수행장소 조직의장소별분포수
조직 공공성 재정의존도 공공기관의총수입

정부보조금
×

이 같은 변수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결합회귀모형(Pooled Regression)을 주

된 모형으로 삼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보충적으로 미처 통제하지 못한 개별 조

직의 특수한 이질성 요인을 반영하여 통제하기 위하여 패널 선형회귀 분석 즉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s Model)을 활용하여 불완전성을 보완해보고자 하였다. 

Ⅳ. 분석결과 및 논의

1. 기술통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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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활용된 종속 변수(분권화 수준), 독립변수(구성원 수, 자산), 통제

변수(연령, 부성화, 계층수, 업무수행장소, 재정의존도)에 관한 기술통계 값을 살

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 각 변수의 기술 통계량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분권화 수준 89.22 9.80 48.40 99.89

구성원 수 6.36 1.41 3.95 10.30

자산 13.50 2.58 7.30 18.94

연령 23.57 18.89 0 90

부성화 30.47 18.81 8 141

계층수 3.65 0.67 3 6

업무수행장소 21.21 36.52 1 201

재정의존도 36.49 36.03 0 100

또한 통제변수에서 더미변수로 처리된 조직 유형(법률에 따른 조직 유형, 정

책 수단에 따른 조직유형)에 관한 빈도와 비율은 다음과 같다. 

<표 3> 조직 유형에 관한 기술통계량

구분 빈도 비율(%)

법률에 따른 조직 유형

시장형 공기업 25 14.45

준시장형 공기업 25 14.45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29 16.76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94 54.34

정책 수단에 따른 조직 유형

규제기관 18 10.40

생산기관 89 51.45

전달기관 24 13.87

정보배포기관 42 24.28

2. 상관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종속변수, 독립변수, 통제변수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104 한국조직학회보 (제11권제2호)



관료제의역설혹은예외:조직규모와분권화 105

본 연구에서와 같이 다수의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를 사용하는 경우 공선성의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데 변수들 간의 높은 상관관계가 관찰되는 경우 다중공선

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상관 분석 결과 조직 구성원수와 조

직 자산, 조직 구성원수와 조직 장소별 분포도, 조직 자산과 재정의존도, 조직 계

층수와 조직 부처수 등에서 높은 상관관계가 발생하고 있어 분석에 앞서 실제로 

다중공선성의 존재 여부를 진단하기 위하여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검증을 

활용하였다.

3. 결합회귀모형 분석

본 연구에서는 결합회귀모형을 통해 조직 구조 변수가 조직 분권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고자 하였으며, 분석에 앞서 다중공선성과 이분산성을 진단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다중공선성 진단을 위하여 VIF 진단을 실시한 결과 모

든 독립 변수와 통제변수의 VIF 값은 10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평균 VIF 값 역시 

2.64 수준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분산

성 진단을 위하여 White 검정을 실시한 결과, 설명변수들의 오차항의 동분산성을 

가정하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해 본 연구에서 활용된 데이터에는 이분산성이 

나타나지 않음을 판단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통합회귀 모

형 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결합회귀모형은   로 약 27% 수준의 설명력2)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종속변수인 조직 분권화 수준의 총 변동량 중 결합회귀모

형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변동량의 비율은 약 27% 수준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연구 모형의 F값은 5.61로 유의수준 0.01 이하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모델의 분석 실시한 결과 독립변수로 설정된 조직 규모의 변수들은 모두 유

의미하게 추정되고 있다. 조직 유형, 조직 학습, 조직 복잡성, 조직 공공성 등 다

른 조건들이 통제된 상태에서 조직 구성원 수가 커질 때 조직의 분권화 수준은 

약 1.77 높아짐을 목격할 수 있다. 즉, 조직 구성원 수가 증가할수록 전체 최종 

2) 추정된 각 회귀계수가 본 연구에서는 생략된 변수들로 인해 왜곡되어졌을 가능성이 존재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후속 연구를 통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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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계수 표준오차 t

절편 66.395 8.099 ***8.20

조직 규모 ln(구성원 수) 1.771 0.750 *2.36

ln(조직 자산) 0.992 0.468 *2.12

법률에 따른

조직 유형

준시장형 공기업 -3.311 2.882 -1.15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6.566 3.427 1.92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0.108 2.881 0.04

정책수단에 

따른 조직 유형

생산기관 -2.773 2.478 -1.12

전달기관 -1.891 3.470 -0.55

정보배포기관 -0.623 2.451 -0.25

조직 학습 연령 0.099 0.038 *2.61

조직 복잡성

부처수 0.057 0.042 1.34

계층수 -1.482 1.186 -1.25

장소별분포도 0.004 0.024 0.17

조직 공공성 재정의존도 0.014 0.023 0.64

연도 (2011=0, 2012=1) 0.170 1.281 0.13

n=173  

R-squared = 0.3320, Adjust R-squared = 0.2728 

F = 5.61

<표 5> 조직 분권화에 관한 결합회귀분석 결과

* p<.05, ** p<.01, *** p<.001 

결재 처리 건수 대비 중간 관리자층 이하의 최종 결재 처리 건수 비율이 실제로 

증가하는 경향, 분권화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다

른 조건들이 통제된 상태에서 본 모형에서는 조직 자산이 클수록 조직의 분권화 

수준은 약 0.99 높아짐을 관찰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조직 자산이 증가할 때 

전체 대비 중간관리자층 이하의 최종 결재 처리 수준 즉, 조직 내의 분권화 수준

이 높아지는 것을 추정해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조직 규모와 분권화-집

권화 차원의 조직구조 관계에서 예외적인 패턴을 나타낸다는 입장에 대한 실증

적 증거를 제시하는데, 조직 규모의 확대는 조직의 관료제적 특성을 강화하게 된

다는 통념과 반대되는 결과이다. 또한 이 같은 결과는 공공조직의 규모 축소와 

분권화를 동시에 요구하는 여러 행정 개혁 프로그램들이 낮은 내적 정합성을 내

포하고 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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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연령을 제외한 통제변수들은 분석 결과 모두 유의미하지 않게 추정되었

다. 분석 결과를 통해 조직 연령 변수를 살펴보면 적어도 다른 모든 조건들이 통

제된 경우 우리나라 공공기관들은 해마다 평균적으로 0.099만큼 조직 분권화 수

준이 높아지고 있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반면 조직 유형, 조직 복잡성, 조직 공

공성 등의 나머지 통제 변수들의 경우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조직 복잡성의 경우 조직 복잡성이 커

질수록 조직 분권화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하는 연구들을 바탕으로 통제

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방향성만을 통해 판단해 볼 때 조직 복잡성 중 수평적 분화수준과 장소적 분화

는 조직 분권화와 양의 상관관계를 맺고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고, 조직 계층수

로 측정된 수직적 분화 수준은 조직 분권화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경우 계층수가 복잡화 될수록 집권화가 

강화될 수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계층수가 많아질수록 조직

의 관리 및 의사결정의 권한 수준이 낮아져 조직의 집권화 수준이 낮아진다는 

Blau & Schoenherr(1971)의 연구와는 배치되는 현상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4. 추가 : 조절효과 분석

일반적으로는 초기 단계의 조직은 규모가 작고 최고관리자에 의해 모든 관리 

활동과 통제가 이루어지나 점차 조직이 확대되고 성장함에 따라 조직 내 제도, 

규칙, 절차 등이 공식화되고, 복잡성이 증가하는 등 관료제적 특성이 나타나게 

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결합회귀분석에서는 조직 연령이 조직 분권화 수준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단방향적인 설명이 설

득력을 획득하게 된다. 그러나 조직수명주기이론에서 나타나듯 조직은 처해있는 

각 단계별 시기에 따라 구조적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각 

시기별로 조직 규모가 조직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이라는 예측을 해볼 

수 있다. 조직 구조에 대한 학습 기간이 누적되면서 조직은 스스로 조직 구조 수

준을 조절하는 경향, 즉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조직 구조 형태를 찾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조

직 규모와 조직 분권화 수준이 조직의 학습 수준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는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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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효과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림 1> 조직 학습의 조절 효과 분석

연령 분위 조직 구성원 수 조직 자산  

 2.470 1.471 0.3014

 **7.026 ***-5.297 0.8731

 -1.157 *2.439 0.7063

 *38.882 *-31.197 0.7785

     * p<.05, ** p<.01, *** p<.001 

전체 데이터에 포함되는 연령을 4분위로 나누어 조직 구성원 수와 조직 분권

화 수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1분위와 3분위의 경우에만 유의미하게 나타나 실

제로 조절효과를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직 자산

과 조직 분권화 수준의 관계를 분석해보고자 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초기 형성 단계에 있는 1분위에 해당하는 조직을 분석한 결과가 유의수준 0.1 수

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는바 조직 자산이 늘어나는 조직 규모의 

확대는 조직 분권화 수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는 조직이 초

기 단계에서 확대됨에 따라 최고 관리자층에 의한 모든 관리 활동에 대한 통제

가 어렵게 되면서 이는 분권화 수준을 높이게 된다는 일반 이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2분위의 경우에는 오히려 규모의 확대가 조직 분

권화 수준의 약화, 즉 집권화 강화 현상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는 성장기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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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조직의 경우 오히려 조직 확대가 최고관리자들의 의사결정에 있어 업무 책임 

위임 등으로 인한 위험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의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강화시킨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학습의 누적은 다시 분권화 수준의 강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3분위의 

경우 조직 규모가 확대되는 경우 조직 분권화 수준 역시 높아지고 있음을 목격

할 수 있는데, 이는 Blau와 Schoenherr(1971)의 연구에서도 나타나듯 최고관리자 

계층의 업무증가가 그로 인해 초래되는 의사결정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으로 위임의 압력을 발생시키게 되어 각 조직이 이러한 구조적 압력의 경험, 즉 

학습을 통해 업무의 위임 수준을 높이는 등 분권화 수준을 높이게 되는 결과로 

해석해볼 수 있다. 4분위의 경우, 즉 조직이 설립된 지 45년 이상 된 경우 조직 

규모 확대는 조직 분권화 수준이 오히려 급격히 낮추는 것을 목격되었다. 그러나 

이는 조직 구성원수가 증가하는 경우 조직 분권화 수준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과 

대조되는 결과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요청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같은 조

절 효과 분석 결과를 통해 조직 규모와 조직 분권화 수준의 비선형적 관계 즉, 

각 시기별로 조직 규모와 분권화 수준의 관계가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고정효과모형 분석

본 연구의 바탕이 되는 데이터의 경우 관찰 기간이 2년에 불과한 짧은 시계

열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마저도 데이터 입력과정에서 자료의 누락이 발생한 

기관들을 제외시켜 단년도 관찰 기관들이 포함되는 등 불완전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공공조직의 구조 변수들의 변화가 거의 포착되지 않아 결과에서 공분산성 

문제로 패널 분석 모델에서 추정치들이 대부분 생략이 예상되는 등의 한계가 존

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미처 통제하지 못한 조직

의 특수한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 요인을 모형을 반영할 수 있는 패널 선형회귀

분석을 실시하여 보충적으로 결합회귀모형의 불완전성을 보완해보고자 하였다. 

패널 선형회귀 분석을 실시하기 전 고정효과 모형과 확률 효과 모형을 판단하기 

위해 오차항 해석을 실시하였다. Hausman 검정을 통해 추정 모형 선택을 가설 

검정한 결과 고정효과모형을 활용한 분석이 바람직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

서 보충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 고정효과모형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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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조직 분권화에 관한 고정효과모형분석 결과

회귀계수 표준오차 t

절편 -23.9957 60.4879 -0.40

조직 규모 구성원 수 13.2230 6.0494 *2.19

조직의 자산 1.1018 3.5139 0.31

조직 학습 연령 0.9008 0.5442 1.66

조직 공공성 재정의존도 -0.1930 0.5947 **-3.25

 R-squared within  

between

overall

=0.1780

=0.1670

=0.1708

F       = 11.12  

* p<.05, ** p<.01, *** p<.001 

분석에 앞서 예상하였듯 본 연구의 고정효과모형 분석결과에서는 조직 유형, 

조직 복잡성의 변수들은 공선성(collinearity)으로 인해 누락되었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통제변수인 조직 유형이나 조직 복잡성 등의 조직변수는 대체로 고정된 

값으로 조직이 급격한 조직개편이나 형태 등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 연도별로 그 

특징이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2011년과 2012년 모두 값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변수 간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패널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델의 설명력은 overall 

R-squared는 0.1708 수준으로 종속변수인 조직 분권화 수준의 총 변동량 중 패널 

선형회귀분석을 통하여 설명되는 변동량의 비율이 약 17% 수준임을 알 수 있으

며 F 값이 11.12로 유의수준 0.01 이하에서 유의미하다. 본 연구가 독립변수로 삼

고 있는 조직 규모 변수 중 구성원의 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로 도출되

었으나, 조직의 자산은 유의미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2011년과 2012년 2년간

의 패널 분석을 실시한 결과 본 분석 모델 하에서 다른 조건들이 통제된 상태에

서 평균적으로 동일 조직 내에서 조직 구성원 수가 1% 증가할 때, 동일 조직 내

의 분권화 수준은 약 0.13% 정도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통제변수 중 조직 연령은 결합회귀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추정되

었으나 고정효과 모형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로 추정됨을 알 수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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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회귀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추정되지 않았으나 고정효과모형 하

에서 재정의존도는 유의미한 변수로 분석되고 있다. 다른 조건들이 통제된 상태

에서 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아지는 경우 조직 내에서 분권화 수준이 감소

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는데 이는 이전 결합회귀분석에서 유의미하지는 않으나 

각각의 조직이 정부재정의존도가 높아지면 분권화 수준도 함께 높아지는 방향성

을 나타내었던 것과는 다른 결과로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요청된다고 판단되는 

부분이다. 공공기관 조직 내에서 조직 총수입에서 정부의 순지원이 차지하는 비

율이 증가할 때마다 조직 분권화 수준은 약 0.19 만큼 감소하게 되며 거꾸로 해

석해보면 집권화 수준이 그만큼 강화된다는 것으로 추론이 가능하며 이는 공공

성이 높을수록 조직의 정치적 책임 수준이 높아지고 조직 구조 내에서 집권화 

경향이 높아지게 된다고 보는 Rainey (1993) 등의 기존 입장을 강화해주는 근거

로 볼 수 있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총 173개의 우리나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직규모와 분권화의 

관계에 관한 경험적 증거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일반적으로 조직 규

모의 확대는 관료제적 조직구조를 강화시킨다는 전통적 시각을 뒤집는 하나의 

역설로서 두 현상 간의 실제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학술적 의의와 더불어 신

공공관리(NPM)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공공조직의 규모축소(downsizing)와 분권화

(decentralization)가 서로 상충적인 요구일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하는 실천적 의의

가 이 연구의 동기가 되었다. 

결합회귀모형을 통한 분석 결과, 우리나라 공공기관에 있어서 조직규모와 분

권화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음이 확

인되었다. 즉 조직규모가 클수록 분권화 수준이 높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있었으

며, 이러한 관계는 조직구성원 수와 자산의 두 가지 조직규모 지표에서 모두 나

타났다. 특히, 이러한 양상은 조직유형, 조직연령, 조직복잡성, 공공성 등 분권화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타 변수를 모두 통제한 상태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유지되었다. 보충적으로 실시한 고정효과모형을 통한 패널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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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에서는 조직구성원 수로 측정된 조직규모는 분권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산규모로 측정된 경우에는 이런 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주는 가장 중요한 학술적 시사점은 Blau and Shoenherr 

(1971), Daft and Becker(1980), Baluedorn(1993) 등이 외국의 자료에 기초하여 발견

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공공기관에 있어서도 조직규모의 확대에 따른 관

료제적 조직구조의 강화라는 전통적 시각을 뒤집는 역설적 혹은 예외적 관계가 

분권화 차원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이다. 대규모 조직에

서는 Max Weber(1947)가 상정했던 바와 같이 전문화, 표준화, 공식화와 같은 다

양한 관료제적 조직구조의 특성들이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여러 선행연

구들이 발견하였듯이 이러한 조직규모 확대에 따른 관료제화라는 패턴에 있어서 

집권화-분권화의 차원은 역설적 혹은 예외적 패턴을 보일 수 있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예측을 지지하는 한국적 맥락에서의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학술적 시사점이 주는 실천적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나라의 공공조직, 

특히 공기업 등 공공기관들은 1980년말 이래 지난 몇 십년 동안 다양한 조직혁

신을 요구받아 왔다. 이러한 혁신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책무성, 효율성, 투

명성의 강화 등 모두가 중요한 공적 가치들로서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막상 이러한 가치들을 달성하기 위한 구

체적인 혁신프로그램에 이르러서는 신공공관리(NPM) 등 외국의 유사한 개혁이 

시도하였던 내용들이 충분한 검토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조직규모와 조직분권화의 관계는 이러한 실천적 문제점

이 두드러지는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즉, 최근 공공기관들은 업무의 민간

위탁, 명예퇴직, 사업구조조정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조직규모의 축소

(downsizing)와 함께 중요한 의사결정의 일선 관리자에 대한 위임을 통한 분권화

(decentralization)에 대한 요구를 동시에 받아왔다. 앞서 논의한 대로 외국의 선행

연구들은 조직규모의 축소와 분권화는 서로 상충적일 수 있다는 증거를 일찍이 

제시한 바 있었지만 국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개혁에서 정책결정자들은 이

러한 연구 결과가 주는 시사점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었다. 

173개의 국내 공공기관에 관한 자료를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의 

맥락에서도 조직규모의 축소와 분권화는 서로 상충적인 요구일 수 있다는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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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즉 공공기관의 인력 감축 등 규모축소를 

위한 노력은 조직 상층부로의 권한 집중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이는 일선관리자 

중심의 의사결정을 억제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분권화는 조직규모 이외에도 다

양한 요인에 의하여 영향받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가 언제나 반드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예를 들면 공공조직이 민간조직에 비하여 조직 집권화 수준이 상대

적으로 높은 것은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며, 본 연구에서도 이와 관련한 현

상에 대한 부분적 증거가 제시되었다.3)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가 실천적 관점에서 시사하는 것은 조직분권화를 

위한 인위적인 정책 노력은 모든 공공기관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적용되기 보다

는 각 공공기관의 조직규모, 소유권, 재원구조, 조직기능 등 다각적인 조직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분권화 혹은 집권화 중 어떠한 조직

구조가 해당 조직에게 적합한가는 궁극적으로 조직내부에서 판단할 문제라는 것

이다. 각 공공기관이 처한 독특한 상황에 대한 정보는 각 기관이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조직간 차이를 간과한 일률적인 인위적 분권화를 위한 개혁의 요구는 

각 조직들이 처한 상황에서 최적의 조직구조를 형성하려는 내부적 적응 노력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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